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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

본 연구는 시민권 연구의 시각에서 서울 남서부 지역 조선족 집거지

(enclave)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관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집

거지의 지역사적 배경, 조선족의 인구 규모, 한국 입국 시의 시민권적 지위,

한국 내에서의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조선족 사이의

고용-피고용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울 남서부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 국민, 국민에 준하는 영주, 재외동

포와 동포산업인력 등의 시민권적 지위의 정주 조선족으로 구성된 ‘집거지

노동시장’이었다. 재한 조선족을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

고자 한 정책들은 오히려 조선족 개인의 능동성에 의해 ‘집거지 노동시장’을

출현시키는 제도적 역설이 되기도 했다. 집거지 조선족 개인의 시민권적 지

위를 이 개인의 거주 양상, 가족 구성, 경제활동 등의 실제 사회경제적 행위의

내용과 함께 고려할 경우, 조선족 개인들의 수직적·수평적 사회경제적 관계로

서 집거지는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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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족 집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 편입된 조선족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통해 가시적인 집단으로 변화했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방문자가 매년

1,000명 미만이었던(외교부 1991, 218) 재한 조선족은 2015년 기준 618,673

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이 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이 인구는

2010년 제6차 중국센서스 기준 1,830,929명으로 중국 조선족 인구(중국국

가통계국 2011)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 연길

시 도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1980년대 말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유입된 조선족은 분산적으로 서울의

여러 지역에 편입되었다. 이른바 구로공단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2000

년대 초중반부터 가시화되었고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팽창했다. 2007년

기준 서울 거주 조선족은 127,240명이었고 2015년 말에는 232,456명이었다.

그 중 구로구는 2007년의 17,948명에서 2015년의 41,117명, 영등포구는 같

은 시기 21,907명에서 50,964명, 금천구는 10,569명에서 25,508명, 관악구는

10,908명에서 21,352명으로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2016).

서울의 남서부 지역은 2007년 서울 거주 조선족 인구의 48.2%에서 2016년

의 59.8%로 증가한, 과반수의 서울 거주 조선족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변

화했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이주민(또는

소수인종) 집거지 연구는 분절노동시장론의 틀로 설명된다. 분절노동시장

은 2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공백을 이주민 또는 외국인노동자

들이 채워주는 구조로 작동하고, 동시에 2차 노동시장의 특정 산업에 고

용된 이주민 또는 소수인종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한다(Piore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재한 조선족, 서울 남서부 지역, 집거지, 시민권,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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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따라서 집거지는 선진 산업국의 분절노동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된 많은 이주민들이 2차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결과로 간주한

다(Piore 1975; 1979; Sassen-Koob 1980). 이 집거지는 2차 노동시장의 노

동자 외에 상이한 노동시장에 상이한 방식으로 진입하는 같은 민족 이주

자(Portes 1976; 1981)와 함께 형성 및 확대되기도 한다.

집거지의 형성의 분절노동시장적 접근은 이 집거지를 노동시장에서 행

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써 1차 및 2차 노동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지

만 이 두 노동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비공식

적 호혜주의에 기반한 ‘집거지 노동시장(enclave labor market)’(Wilson &

Portes 1980; Wilson & Martin 1982; Portes & Manning 1986)으로 해석

한다. 이들의 관심은 같은 민족(또는 같은 지역 출신 이주민) 피고용자들

이 왜 1차 또는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되지 않고 집거지 노동시장에 고용되

었는가에서 질문이 시작되었다(Portes & Manning 1986). 정리하면 집거

지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분절을 설명하는 것이 집거지 연구

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1)

분절노동시장 접근은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설명에 의미 있는 아이디어

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집거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한 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

동력이나 외국인 신부 등의 유입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국

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 정치경제 전환의 한 측면으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

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 경향들을 내재한

세계화였다(Chang 2012). 이 세계화의 한 측면이 바로 한국 사회의 무자

비한 정치경제적 양극화의 오래된 희생자들에게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의

세계화를 통한 노동과 결혼의 과거적 조건을 재건해 주기 위한 전략적 시

도들로(Chang 2014, 172) 구체화되었다. 한국에 도입된 외국인 노동력은 2

1) 집거지는 공간적 용어보다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관계
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또는 조선족 집거지는 ‘타운(town)’, ‘로컬리티
(locality)’, ‘공간(space)’ 등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김현선 2010; 정병호·송도영
2011; 이창호 2007; 이희수 외 2008; 최병두 외 2011; 정수열·이정현 2014; 박재영·
강진구 2016; 이영민·이용균·이형욱 2012; 방성훈·김수현 2012; 이영민·이은하·이화
용 2014; 이정현·정수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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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국가에 의해 그 규모와 지위가 결정되었다

(Seol & Skrentny 2009; Seol 2012). 이런 차원에서 한국(동아시아)에서

이주민 집거지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규정된, 집거지

를 구성하는 이주민 개인의 시민권적 지위의 내용도 하나의 중요한 전제

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이면서 국적이 다른,

그리고 동시에 산업노동력이라는 복잡한 신분에 놓여 있었다(박우 2012;

2017).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권 지위의 조선족들은 서울의 남서부 지역에

어떤 집거지를 형성하였을까? 이 집거지의 함의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시민권 연구의 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조선족 집

거지에 대한 이론화와 개념화를 하기에 앞서 포괄적이고 개관적 수준에서

이 집거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이 집거지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주 및 산

업 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 인구가

어떤 시민권적 지위로 구성되었는지 정리한 후 이 지위하에서의 거주, 가

족 구성, 노동시장 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
국인통계연보(2008-2016),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2008-2016)
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08-2016) 등 정부 통계와 2013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의 일
환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자는 이 사업의 조사를 책임졌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의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입수한 설문 자료를 추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 대

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선족(중국동포)이고 조사 내용은 조선족의 기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표집 방법은 전체 조선족 모집단의 정확한 분

포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도 설문조사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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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조사원이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일부 조선족(중국동포)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하는 등

의 눈덩이표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이 기술적 한계는 있지

만 이 자료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조선족 주민이라는 ‘초점 집단

(focus group)’을 선정하고 진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밀집 지역 조선족 주

민의 개관을 보여주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후

속 조사를 통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양한순·박

우(2013)의 논의를 참조하라.

본 논문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 중 구로공단을 둘러싼 영등포구, 구로

구, 금천구, 관악구의 조선족 주민들을 선별하여 분석했다. 물론 자치구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로공단과 인접한 관악구의 행정동과 멀리 떨어진

낙성대동의 조선족을 모두 집거지 조선족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별된 지역의 조선족 주민이 거의 모두가 구로

공단에 인접한 행정동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분석적 편의에 의해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다.

Ⅲ. 조선족 집거지의 지역사적 배경

조선족 집거지가 위치한 영등포구 구로동 지역은 1960년대 이전까지 서

울 중심가와 동떨어진, 원주민은 별로 없는 한적한 변두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야산에는 미8군 탄약고가 자

리했다. 이곳은 서울 중심가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 지역의 이주민들이 형

성한 난민촌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당시 구로동 전체 인구는 2만 8천여

명, 가옥은 5,442호였다. 1964년에 설립된 수출공업단지육성위원회는 서울

의 구로동 지역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했다. 공업단지

(Industrial Estate)는 “향후 입주할 기업체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하

여 사전에 일단의 토지를 통합 개략조성하고 때로는 공장건물까지 사전에

세워 집단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

발 조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업단지에는 철도, 도로, 동력, 용수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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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또는 공동시설도 설치된다(한국수출

산업공단 1994, 169-171). 이런 의미에서 공업단지는 단순히 공장만 있는

공장지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라

고 볼 수 있었다. 수출공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1964년 12월부터 1966년

말까지 구로동 제1공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어 1967년부터

1968년까지 1단지의 서쪽에 제2단지, 1970-1973년 제2단지와 인접한 서쪽

에 제3단지가 건설되었다.

구로공단은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재일교포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 근교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단지’를 설정”한다

는 목표 아래 조성되었다. 그런데 제1단지 조성 과정부터 재일교포의 투

자는 초기 예상처럼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단지 조성부터 정부는

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단지의 일부 빈자리를 메웠다. 구로공단은 준공 직

후부터 입주기업 생산제품의 내수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 수출의무 규제

는 1970년대 말부터 완화되었고, 동시에 소규모 도시형 내수기업들의 구

로공단 내 입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로공단은 수출지향

공업화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의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변모하였던 것이다(이상철 2012). 국가중심

적 수출산업 정책과 개발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의 도시

화를 촉발 및 촉진했다.

경인선과 경부선의 분기 지역에 형성된 구로공단은 이후 공단에 고용된

노동력의 주거 지역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하나의 ‘지역(local)’이

되었다. 서울로 모여든 지방 및 농촌 인구가 공단 지역으로 몰려드는 한

편 공단에 고용된 노동력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단 지역

에는 넓은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으로 추진된 공단 지역

의 산업구조조정은 도시 주변부의 서비스업을 확대하기도 했다(손정순

2012). 구로공단 지역은 제조업과 (주변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공단 노

동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집거지(enclave)’이기도 했다. 이곳은 한국 산업

화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은 지역이었다.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 노동계급의 1세대를 출현시킨(Koo 2002, 23)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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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했다.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확대된 노동운

동과 민주화에 구로공단 노동자들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

가 1985년의 구로동맹파업이었다. 한국 산업화 과정에 민주화를 위한 정

치투쟁과 긴밀한 연계를 둔 노동운동 중 이 투쟁은 1980년대 전반에 발생

한 노동투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다. 구로연대투쟁은 한국 노동

운동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고 다가올 노동계급운동의 전조가 되기도 했

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이런 중요한 유산을 계승했다(Koo 2002,

184-186).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성과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현장성이 구현되는 지역이었다.

공단이 건설되고 노동력이 밀집하는 한편 산업화를 동반한 서울의 도시

화로 인하여 서울은 행정구역을 신설할 필요를 느꼈다. 그중 영등포구에

속해 있던 구로 지역이 1980년에 구로구로 신설되었다. 구로구는 신설 당

시 구로동, 가리봉동, 시흥동, 독산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

동, 천왕동, 항동, 신도림동으로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구로구 1997, 29-30).

공단 제1단지는 구로구에 편입되어 이후 ‘구로디지털단지’로 불렸다. 1963

년부터 1973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서울시 영등포구의 일부 지역

으로 편입되었던 관악구 지역은 1973년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분리 신설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관악구는 구로공단과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등

행정동을 인접하는 자치구가 되었다(서울시 관악구 1996, 55-57). 금천구

는 1995년에 구로구로부터 시흥동, 가산동, 독산동이 분리되어 신설된 자

치구이다. 가산동에는 공단 제2단지와 제3단지가 위치해 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1996, 36-37). ‘가산디지털단지’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두개의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렇게 과거 영등포구의 구로 지역에 건설

되었던 공단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성장하는 한편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의 인접 지역으로 거듭났다.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구로

공단 및 인근의 노동력 집거지는 최소 네 개의 자치구가 ‘공유’하는 지역

이 되었다.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의 도시화 경험과 도시 관리의 정책적

실천들이 구현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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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구 규모와 지리공간적 분포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탈사회주의 전환 과정

에 급격하게 분화했다. 사회경제적 상층부로 진입한 조선족은 중국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족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야만 했다. 이 인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과 생

산직 노동력의 수급난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자유주의의 불평등한 결과가 양산한 인구가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불평등

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박우 2017). 이들은

한국의 2차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부문에 편입되어 저임금, 미숙련 노동

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림 1> 연도별 조선족 입국자와 체류자2)

2) <그림 1>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
NbodCd=noti0096&strWrtNo=1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
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2017년 1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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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공단 노동자의 유출과 함께 새로

운 유입 인구인 조선족 등의 이주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주거비용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이주민(또는 외국인 산업노동력)

의 유입과 거주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

적 지위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안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1990년대에는 구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

모적인 밀집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생활과 생산 활동은 가시적이지 않았

다.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서 구로공단 주변 지역은 재한 조선족이 밀집한 가시적인 생산과 생활의

지역이 되었다.

<그림 1>은 재한 조선족 유입 및 체류 인구이다. 조선족 입국자와 체

류자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1992년부터 전반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992년 조선족 입국자는 31,005명, 2015년은 251,916명이었다. 같은

시기 체류자는 419명에서 626,655명으로 증가했다. 입국자와 거주자 규모

는 두 번의 확연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는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이고, 두 번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라는 점이다. 조선족

인구의 증가가 한국의 정치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입국자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의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 조선족 인구 180여만 명 중 1950년대 후반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 인구 중 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조선족 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입국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베

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정규적인 교육이 끝난 후 한국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입된 조선족들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

포했다(<그림 2> 참조). 조선족 인구의 분포 특징은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밀집이 두드러진다는 것이고, 대부분 인구가

산업도시에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농어

촌에 넓게 분포한 데 비해 조선족은 산업공단 및 인근, 그리고 서비스업

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분포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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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조선족 분포(상)와 외국인 노동력 분포(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9/30 기준)

서울의 조선족은 25개 자치구에 모두 분포해 있었다. 영등포구의 조선족

인구는 48,954명, 구로구는 41,098명, 금천구는 25,331명, 관악구는 20,991명

이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1/4분기 기준). 이 4개 자치구의 조선

족 인구는 2007년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지역의 조선족 인구의 비율은 전체 외국국적자의 규모를 결정했다(행

정자치부 2008-20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2016). 구로공단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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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4개 자치구의 한국인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이후 큰 폭의 등락이 없

었다. 하지만 외국국적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4개 자치구의

2008년과 2015년 외국국적자 비율을 보면, 구로구는 6.4%에서 10.1%, 영

등포구는 8.9%에서 13.3%, 금천구는 7.3%에서 11.0%, 관악구는 2.6%에서

5.2%로 증가했다. 이 4개 자치구는 대다수의 한국인과 평균적으로 약

10% 전후의 외국국적자들로 구성되었다(행정자치부 2008-2016). 구로공단

지역 행정동 중 조선족 절대인구 규모를 보면 영등포구 대림2동에 8,373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구로구 구로2동으로 7,475명이었다. 구로구

가리봉동이 6,561명, 구로4동이 4,473명에 달했고 금천구 독산3동 4,359명,

영등포구 대림3동이 3,993명으로 뒤따랐다. 이어 금천구 가산동 3,392명,

영등포구 대림1동 3,041명, 구로구 구로5동 3,028명이었다(<그림 3> 참조).

구로공단 1단지의 위치가 구로구 구로3동, 2단지와 3단지의 위치가 금천

구 가산동인 점을 감안하면 재한 조선족 및 기타 외국국적 산업 인력의

밀집 지역은 바로 구로공단을 둘러싼 4개 자치구의 행정동이 되겠다. 조

선족 거주 지역은 먼저 독산동, 가리봉동, 구로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출

현하였고 이 지역의 인구 수용 능력이 포화되면서 신규 유입자들은 인근

거주 지역인 대림동 등의 지역으로 확장했다. 구로공단 지역의 조선족 집

거지는 이제 하나의 가시적인 지역이 되었다.

<그림 3> 서울시 행정동별 조선족 분포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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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1/4분기 기준)

Ⅴ. 시민권적 지위와 거주 기간

한중 수교 이후부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조선족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며 입국했다. 이들의

입국 규모와 시민권 지위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조선족의 체류 자격 구성은 다양했고 동시에 이 구성은 시기에 따

라 변화했다. 1993년 단기사증 비율은 9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015년

에는 0.5%로 감소한다. 산업연수 및 고용자격의 조선족은 1992년 68.5%에

서 2015년의 0.5%로 감소했다. 결혼 및 동거 자격의 조선족은 1992년의

21.2%에서 2015년의 6.2%로 감소했다. 방문취업 자격의 조선족은 2007년

의 69.0%에서 2015년의 42.8%, 재외동포 자격은 1.3%에서 38.5%, 영주 자

격은 0.03%에서 11.4%로 변화했다(<그림 4> 참조). 재한 조선족 인구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주로 단기 자격, 산업 및 고용, 결혼 등의

사회경제 활동이 제한된 시민권적 지위하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동포산업인력 지위가 인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시민권 지위의 조선족 인구가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방문취업 자

격, 재외동포 자격, 영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재한 조선

족을 구성한 대부분의 인구는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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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민권적 지위하에서 거주, 생활, 노동하는 집단이다.

<그림 4> 조선족의 체류자격별 한국 체류자(비율)3)

조선족은 개인 차원의 자원, 자본 및 기능적 역할에 따라 한국 진입 시

의 시민권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지위는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

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공헌적 역할이 인정되면 다른 시

민권적 지위를 변경(획득)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규정하는 기능적

조건들을 갖춘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재외동포, 영주권 등의 지위

를 획득할 수 있었다.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거주가 보장되고 노동시

장에서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이들의 한국 체류는 임

시적이 아닌 정주로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허용으로 이들은 장기거

주가 가능한 시민권 지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집거지 조

선족 423명의 한국 입국 시 시민권 지위와 현재의 시민권 지위의 구성을

보면, 한국국적 1.2%에서 17.4%, 영주권 1.2%에서 9.9%, 재외동포 자격은

12.7%에서 42.6%, 방문취업 자격은 27.7%에서 19.3%, 유학 자격은 16.5%

에서 2.4%, 결혼 자격은 1.5%에서 2.8%, 기타 단기 자격은 39.2%에서 5.6%

3) <그림 4>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
NbodCd=noti0096&strWrtNo=1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
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2017년 1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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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했다(<그림 5>, <그림 6> 참조). 이 사람들은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의 지위 변경을 통해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림 5> 밀집 거주 지역 조선족의 거주(체류) 자격 변경 양상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그림 6> 현재의 법적 지위, 변경 예정 법적 지위, 선호 법적 지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집거지 조선족들 중(425명) 342명이 현재 시민권 지위를 다른 지위로

변경 중에 있거나 변경 예정이었다. 변경 예정 시민권 지위의 구성을 보

면 국적 19.9%, 영주권 52.6%, 재외동포 17.0%, 방문취업 5.3%, 기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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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3%였다. 영주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국적과 재외동포 자격

이었다(<그림 6> 참조).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를 통해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 시민권적 지위는 거주 기간과 노동(고용)

기간을 엄격하게 연동하지 않았다. 물론 1990년대 초반에 입국한 조선족

들은 미등록자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 정책의 변화에 따

라 이 미등록자들은 대부분 합법화되었고 다른 외국인들과 구분되는 시민

권 지위가 인정되었다.

<그림 7> 한국에서 거주 또는 생활한 기간(N=411)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그림 8> 현재 밀집 거주지 거주 기간(N=416)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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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에서 길게는 21년, 짧게는 1년 미만의 생활 경력이 있었다

(<그림 7> 참조). 조사 시점이 2013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21년이라는 것은 한중수교의 해인 1992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했다

는 의미이다.4) 한국 생활 기간과 더불어 현재 거주지인 집거 지역에서 생

활한 경력을 보면 길게는 16년, 짧게는 1년 미만이었다(<그림 8> 참조).

현재의 집거지 조선족 주민들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

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의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한

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이 지역으로 유입된 사람들도 있었다.5)

이들의 한국에서의 기대 거주 기간을 보면(<표 1> 참조) 정주를 희망

하는 사람이 33.8%였다. 50.4%는 몇 년 더 생활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이 없었다. 그 외 구체적으로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한 체류 기간을 언

급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 편입된 조선족 인구 중 상당수가 한국 사회

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1> 한국에서의 기대 거주 기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4) 물론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중국이나 제3국으로 다녀올 수도 있다. 생
활 기간은 상대적 거주 시간이 많은 곳을 말한다.

5)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 비해 집거지에서의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집거지 조선족의 정주 경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거
지 조선족의 가족 구성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기간 사례 수 비율(%)

기간
1-5년 56 11.9

6-20년 15 3.9

살 수 있을 때까지 130 33.8

잘 모름 193 50.4

전체 3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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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족 구성

집거지 조선족의 안정적인 시민권 지위는 이들의 가족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주로 개인이주였다. 1990년대 상대적

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여성이 많고 높은 연령대에서 남성이 많은 등 연령

별 성비가 불균형을 보인 것도 개인이주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박우 2015). 또한 조선족의 ‘초국적 가족화’(박광성 2006)는 초

기의 개인 이주에 의해 구성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조선족의 가족 구성

원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정책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완화되면서 초기

의 현대판 ‘이산가족’은 재결합하거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함

되었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부모의 시민권 지위에 연동하여 동반

거주의 자격이 부여되었다.

집거지 조선족 응답자의 가족 구성을 보면 한국에 자녀 1명이 있는 경

우가 전체의 37.8%를 차지했고, 자녀 2명은 9.5%, 자녀 3명은 1.5%였다.

한국에는 자녀가 없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51.2%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 중 절반 정도가 한국

에서 최소 1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표 2> 참조).6)

<표 2>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의 한국 내 자녀 수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다음 전체 자녀수와 한국에 있는 자녀수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전체 자녀수가 1명이면서 이 자녀가 한국에 있는 사람은 212명, 전체의

40.2%였다. 전체 자녀수가 2명인 사람은 71명이었는데 그중 자녀 1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33.8%, 자녀 2명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25.4%였

다. 전체 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총 6명이었는데, 그중 자녀 1명이 한국에

6) 응답자와 자녀는 동거할 수도 별거할 수도 있다.

자녀수 1명 2명 3명 중국 및 기타 전체

비율 37.8 9.5 1.5 51.2 100.0 (N=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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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16.7%, 자녀 2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16.7%, 자녀 3명 모

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50.0%였다. 이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체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표 3>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의 전체 자녀수와 한국 내 자녀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자녀 4명 중 1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2사례 있음. 표에서는 제외함

자녀의 거주 지역과 더불어 배우자의 거주 지역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표 4> 참조). 2인 가구인데 구성원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14.9%,

3인 가구이면서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가 7.7%, 4인 가구이면서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1.5%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국

에 있는 비율은 24.1%였다. 그 외 한국과 중국에 가족이 흩어진 경우는

49.9%, 한국과 제3국은 2.4%, 한국, 중국, 제3국은 3.1%였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24.1%라는 것은 조선족 가족이 초국적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상당한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20.6%에 달하는 미혼자들도 한국에서 배우

자를 찾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이 한

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표 4>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 구성원의 거주 지역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전체 457사례 중 비율임

전체 자녀수 1명(N=212) 2명(N=71) 3명(N=6)

한국 자녀수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비율 40.2 33.8 25.4 16.7 16.7 50.0

가족 유형 사례 비율

미혼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94 20.6

68

35
7

110

14.9

7.7
1.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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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밀집 지역 조선족 자녀의 현재 교육과정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일부 가족의 자녀는 1명 이상이기 때문에 비율의 합은 100%보다 큼

조선족 자녀의 교육기관 편입 상황을 통해서도 가족 단위의 정주 경향

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사례는

81사례였다. 그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45.7%, 초등학교는 43.2%, 중학교

는 12.3%, 고등학교는 2.5%였다. 이 자녀들 중 80.2%가 한국의 어린이집

을 포함한 유치원부터 다녔다. 그 외 초등학교부터 다닌 경우는 8.6%, 중

학교는 6.2%였다. 이 표를 통해 조선족 자녀들이 한국의 초기교육부터 편

입되어 부모의 한국 정주와 함께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그 이상

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참조).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

나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대림동 D초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기준 전교생 518명 중 182명이 국제

결혼가정이나 외국국적자 가정의 자녀였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율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져 1학년과 2학

년은 55%에 달한다. 외국국적자 가정 중 부모가 모두 조선족인 가정의

자녀는 1학년은 20명, 2학년은 11명, 3학년은 22명, 4학년은 21명, 6학년은

6명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까지 합치면 조선족 또는 조선족

출신 가정의 자녀 규모는 더욱 커진다(조미정 2015, 20 <표Ⅱ-14> 참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가족이주에 기초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 비율 시작 교육과정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45.7 80.2

초등학교 43.2 8.6

중학교 12.3 6.2

고등학교 2.5 0.0

대학교 17.3 23.5

대학원 19.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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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에서

생활하던 자신의 자녀를(정책적으로 중도입국자녀라고 함) 한국의 공식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있었다. 안정적 시민권적 지위는 활발한 가족이주

를 통한 조선족 인구의 한국 정착을 뒷받침했고 밀집 지역의 확대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쳤다.

Ⅶ. 고용-피고용 관계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 집거지 거주자들 중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구로공단의 중소제조업에 편입되기도 했다(박우 외 2015). 그

뿐이 아니다. 집거지 조선족 노동력은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되어

‘집거지 노동시장(enclave labor market)’을 구성하고 있었다.

<표 7> 고용주 국적별 근로자의 주관적 언어 능력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조선어’는 중국에서 배운 조선어문(한글)을 말함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같은 민족’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언어였다.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와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보였다. 중국에서 배운 중국조선어와 한국어의 주관적 구사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어(중국어) 능력은 차이가 보였다. 조선족에 고용된 조

언어 구분 고용주 국적 구분 잘함 보통 못함 전체

중국 조선어
조선족(N=81) 83.7 16.3 0.0 100.0

한국인(N=196) 81.2 17.3 0.0 100.0

한국어
조선족(N=81) 63.0 32.6 4.3 100.0

한국인(N=196) 63.1 32.3 4.5 100.0

중국어(한어)
조선족(N=81) 65.2 32.6 2.2 100.0

한국인(N=196) 52.0 40.4 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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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 노동자는 한어 능력이 “잘함” 65.2%, “보통” 32.6%, “못함” 2.2%인

데 비해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은 “잘함” 52.0%, “보통” 40.4%, “못함”

7.6%였다. 다시 말하면 한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조선족들이 조선족 사

업가에 고용되고, 반대로 한어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

인 사업가에 더 고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고용된 조선족 노동

자의 월급을 결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들의 경력이었다. 그

다음은 일의 강도, 즉 노동의 양이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육체노동 종사

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에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

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연령이다. 아마도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가들은 민족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사업

가들이 특정 민족을 차별하거나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 내부의

분업으로 인하여 서로 기능적으로 다른 민족이 상이한 부분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조선족 종업원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한족 요리사는 민족이 다를

수 있고 일의 강도와 노동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월급도 다르다. 그리고

여행사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한족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일의

양이 조선족의 그것보다 적다. 이러한 차이가 임금의 차등 지급으로 이어

진다. 따라서 민족 변수는 민족 그 자체보다는 기능적 역할에 따라 임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중요한 고려사

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표 8>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급 결정 요인들(사업가 기준)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기타에는 ‘학력’, ‘비자유형’ 등이 포함됨

이러한 기준에 의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월 166만 원

구분 N=110 구분 N=110
성별 22.3 경력 63.8
연령 35.4 일의 강도 51.8
민족 28.1 기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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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일평균 11.1시간을 노동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식

일은 4일이었다.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들의 경우 월 160.9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일평균 11.1시간을 노동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식

일은 6일이었다. 단순 수치적으로만 보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

들은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에 비해 일 근로시간은 비슷하지만

월 근로일은 많음으로써 좀 많이 일하고 좀 더 받는 노동조건에 있었다.

<표 9>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시간, 휴식일, 월 소득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집거지의 조선족 사업가는 주로 서비스업에 분포했다. 그중 요식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노래방, 무역회사, 여행사 등의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핸드폰가게, 의류가게, 컴퓨터가게, 중국식품점, 유통회사, 화장품

가게, 행정사, 미용실, 안마 등의 업종에 분포해 있다(<표 10> 참조).

<표 10>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의 사업 업종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2013 가리봉동 사업체 조사(2013)7)

▪2013년 자료에서 사업가들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있기에 전체

퍼센트는 100%가 아님. 2008년 자료의 경우 전체 퍼센트는 100%임

7) 이 자료는 본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소득 일 근로시간 월 휴식일

조선족 고용주(N=81) 166.0 (99.6) 11.1 (3.0) 4.0 (1.9)

한국인 고용주(N=196) 160.9 (89.9) 11.1 (3.0) 6.2 (6.9)

사업 종류
2013년
(N=124)

2008년
(N=61)

사업 종류
2013년
(N=124)

2008년
(N=61)

식당 37.8 62.2 한중 무역회사 12.7 --

노래방 14.0 16.4 여행사 11.0 8.2

핸드폰가게 2.0 1.6 화장품가게 2.0 --

의류가게 1.3 1.6 기타 6.0 --

컴퓨터가게 1.3 -- 안마 -- 3.3

중국식품점 3.3 -- 행정사 -- 3.3

주류유통회사 0.7 -- 미용·네일아트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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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이 2차 노동시장과 집거지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노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적 지위였다. 그런데 조선족의 시민권

적 지위는 일부 조선족에게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보장이 되기도

했다. 보통 ‘이주민 사업가(immigrant entrepreneur)’ 또는 ‘이주민 경제

(ethnic economy)’ 연구는 사업가의 공급 가능한 자원(계급적, 민족적)과

사업가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수요 사이의 관계, 즉 수요-공급 관

계에 초점을 맞춘다(Light & Karageorgis 1994; Light & Gold 2000). 그

런데 이주민 개인이 한 법인의 실질적, 법적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족의 국민 또

는 국민에 준하는 시민권 지위가 바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었다. 조

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노동력으로

서 조선족을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일부 조선족

은 이 지위를 집거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으로 활용했고 또

일부는 사업가가 됨에 법적 지위로 활용했다. 국가의 시민권 정책은 조선

족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 활용을 통해 집거지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보

장해주는 역설적 조건으로 역할을 한 셈이었다.

Ⅷ. 결론: 조선족 집거지의 ‘시민권’적 함의

198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족은 다양한 시민권적 지위로 한국의 2차 노

동시장에 편입했다. 이 인구의 증가곡선은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2007

년 방문취업제도 시행 및 재외동포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두 번의 급증은 또한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기도 했다.

재한 조선족 인구는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에

출현한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의 대다수는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집단이었다(이진영·박우 2009).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에 진입하는 과정에 중국에서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출신지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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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시민권적 지위는 비록 이들에게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자

율성을 보장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

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러

한 선택은 한국의 층화된 거주환경과 결부되면서 구로공단 지역으로의 밀

집 거주로 이어졌다. 이 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한 조

선족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은 시민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

었다. 재한 조선족 개인들은 제도의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민권

지위를 변경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신분에서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외국국적동포(또는 재외동포), 영주, 국민 등의 신분으로 변경

했고 현재도 이런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재한 조선족 개인이 시민권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효

율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 시민권적 지위는 조선족 개인들에 의해 한국에서 장기거주 또는 정주

에 필요한 자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고용 기간과 거주 기간이 엄격하게

연동됨으로써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을 제

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 저소득 임시노동자와 달

리 조선족들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재한 조선족의 한국 거주는 비단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이로 인한 유입 정책의 지속적인 완

화는 조선족 가족 구성원의 한국 입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도 했다.

개인이주는 가족이주로 변화했고 상당수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족 단위

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

적으로 교육받고 있었다. 부모의 시민권적 지위의 보장은 자녀 지위의 보

장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가족단위의 거주는 조선족의 한국 정주를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재한 조선족에게 부여된 시민권적 지위는 제도적으로 조선

족 노동력이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조선족

사업가에게 고용될 수 있는 자격도 제공했다. 동시에 이 시민권 지위는

재한 조선족들 중 사업에 능한 일부 사람들이 법인을 소유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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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격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들은 집거지라는 공간

적 영역 내에서 고용과 피고용의 수직적 경제관계, 즉 ‘이주민 경제(ethnic

economy)’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족 노동력을 한국의 2차 노동

시장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고자 고안한 시민권 정책은 조선족 내부의 고

용관계를 제도적으로 일조하는 역설을 낳기도 했다.

서울 남서부의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 국민, 국민에 준하는 영주, 재외동

포와 동포산업인력 등의 시민권적 지위의 정주 조선족으로 구성된 ‘집거

지 노동시장’(또는 조선족 ‘집거지 서비스 경제’)이었다. 한국 정부가 조선

족에게 시민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이

들을 구로공단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시키고, 이들의 가족을 재결합시키

고, 집거지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의도했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었던 것 같

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시민권 정책의 목표는 능동적 재한 조선족

에 의해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재해석되었다. 흔히 이주민의 시민권 지위

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규정

된 시민권 지위에 개인들은 완전히 수긍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은 이

지위를 자신의 방식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집거지 개인들의 이러한 행위

는 사회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민권 지위의 요구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측면을 배태하기도 했다.8) 따라서 집거지 구성원의 시민권적 지

위와 이 구성원의 실제 행위(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조선족 개인들의 수직적·수평적 사회경제적 관계로서 집거지

(enclave)는 노동시장분절의 양상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민권 실천

(citizenship practices)’으로서(Turner 1993, 2-3; Chang & Turner 2012,

Turner & Chang 2012) 전환기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한 측면을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9)

8) 2003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그에 대한 반발 및 위헌 소송이라는 집합 행위가 있었
다(박우 2011).

9) 이제 이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은 조선족 사업가, 가족 등의 집거지의 미시
적인 행위자 혹은 제도에 주목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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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JoseonJok Enclave in Southwest Seoul:
A Citizenship Perspective

Piao You

(Dept. of Liberal Arts and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oadly analyse the Joseonjok

(Korean Chinese) enclave in Southwest Seoul under citizenship

perspective. To do this it focus on the enclave’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population of Joseonjok, the citizenship status of

Joseonjok since coming to Korea, the changes of citizenship status of

Joseonjok in Korea, residence period, family structur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between Joseonjok entrepreneurs and workers, and so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Joseonjok

enclave constituted with the Joseonjok who under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 nationality, permanent residency, overseas Korean, foreign

Korean worker. The primary purpose of citizenship policy which

authorized to Joseonjok is effective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Korea’s development (or globalization). But paradoxically, the citizenship

policy for Joseonjok also provide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Josoenjok’s socioeconomic relationship so-called “enclave labor

market(or Joseonjok enclave service economy)”. So, if we analyse the

Joseonjok individuals’ socioeconomic activity together with their

citizenship status, then, enclave as a case, not only can be explained

by the dual labor market framework, but also can explain a part of the

state-citizen (society) relationshi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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